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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은 서울시 인구에서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 6월말

기준 13.8%에서 2020년 15.4%, 2025년 19.5%, 2030년 2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이 도시철도 운송기관이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서울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

하였는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철도의

안정적인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서비스 시행에 따른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 해 내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